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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현재 지역내의 갈등상황을 바라보면,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아지

고 서로가 협의하지 않고 타협하여 보상적 이익에 몰두하는 경향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지

방자치와 정치영역에서 지역현안의 문제를 지대추구적으로 접근하면,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해결 

과정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본 연구는 좋은 민주주의 유형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좋은 시민의 

현대적 해석의 지평을 탐색하고, 제도구축 방안을 제언하는 등 충남도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경로는 찾는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미래세대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즉 좋은 민주주의란 참여민주주의의 함양 및 합의제 민주주의 성격강화에 있을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국가단위가 아니라 작은 지방단위에서부터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시민들을 적극적 행동의 주체로, 자

기표현의 가치 증진 추구 및 자율성, 사회적 자유화를 추구토록 하고, 시민들은 삶의 지향적 

가치를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정치가 인간의 삶의 생애를 표현하고 

담는 어떠한 틀의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충남도 또한 지역주민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신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풀뿌리 수준에서의 정치사회적 참여의 중심적 고리이며, 공적 시민과 사

회적 연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 팔룬

시, 호주 빅토리아주처럼 본 연구가 충남도의 민주시민 육성과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도덕적 덕성 함양에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 욱 교수(배재대학교), 정상호 교수(서원대학교)

및 다른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충청남도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충남연구원도 항상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8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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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왜 지금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인가?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이 갖고 있던 유대와 결속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등이 만연하는 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결속 및 민주

주의 기본적인 틀이 변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지역공동체의 정치, 사회

적 가치를 올바르게 지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제안과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심화에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일상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 권한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가 더욱 긴요하며, 심화된 민주주의(deepening democracy)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 에 관한 연구도 요청된다.

충청남도는 자율과 책임의 공공행정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는 더 이상 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행정모델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거니와 민주주의 규범적 성

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질적 고양을 

위한 제도적 구상(해외사례의 적극적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그룹의 활용 등의 정책활동)이 현

장 기반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실천적인 프로그램도 제안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1) 좋은 민주주의와 좋은 시민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고, 이상적인 상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좋은 민주



주의라는 개념 또한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지녀

야 한다. 좋은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 즉, 하나는 산출물(output) 혹은 

결과 중심의 평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입과 과정(input & process) 중심의 평가이다. 한국에

서 민주주의 평가는 산출물과 결과의 효율성 측면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우세해 왔으며, 여

전히 성과 중심 (특히 경제적 성과 중심)의 평가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투입과 과정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참여의 양과 질이 낮으며 합의제보다는 다수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심의민주주의의 성격 또한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양과 질을 늘리고(참여민주주의 강화), 비례

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합의민주주의의 성격 강화, 궁극적으로는 심의민주주의를 

강화해 주는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하

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 단위이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

정치야말로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대상이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민상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좋은 시민’으로, 민주

시민이 이미 개념 정립이 확립된 정치적, 정책적 용어라면 ‘좋은 시민’은 후기산업화 단계의 

탈물질주의 가치와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신생 개념이다. 이상적인 좋은 시민은 소속된 정치공

동체에 단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공동체의 교육과 삶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의 전이를 

꾸준히 시도하는 발전론적 존재이다. ‘좋은 시민’의 개념적 분석을 위하여 잉글하트와 웰젤

(2007)이 말한 민주화에 미치는 후기산업화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 발전이 사람들의 가치와 삶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적극 수긍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주의자들이지만,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은 산업화가 아니라 후기산업화라 믿으

며, 종교나 전통과 같은 요소들이 근대화화 함께 소멸될 것이라는 수렴이론이나 역사적 단선

이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주의자들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시민성은 후기산업화 단계에 이르러 선진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기표현 가치, 시민행동주의, 관용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시민성들이 국적을 불문하

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좋은 시민의 

첫 번째 요건은 글로벌 리더나 신뢰와 같은 훈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을 고양시키는 다소 

도전적인 좋은 시민성이다. 그리고 ‘좋은 시민’은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정도가 높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도 관용이 꾸준히 증진되어 왔다. 관용과 불관용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육이다. 마지막 요소는 글로벌 시민의식이다. 매킨토시는 글

로벌 시민의식을 “충성심이나 보호에 대한 기대가 거주 지역, 주(州), 혹은 국가와 같은 단위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소속감으로 확장되고, 충성심, 보호, 의무, 권리, 책임의 개념은 애

정, 존경, 돌봄, 호기심,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다. 나딩스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빈곤퇴치와 인권에 대한 돌봄과 관심, 생태적 사고와 지구

보존,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비폭력과 여성주의에 근거한 평화교육으로 정리하였다.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은 제도 교육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좋은 시민의 핵심 요소인 정치참여와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방식

에 대해서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충분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써

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2)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개념과 사례분석

민주주의 패스포트(democracy passport)를 용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어원은 “항구(port)

를 통과한다(pass)”라는 의미를 지닌다. 패스포트가 현대적 의미에서 여권, 즉 “다른 국가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증명서류”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패스포트

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로의 접근과 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증명서” (a passport to

democracy)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지식, 태도, 그리고 덕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길라잡이, guide)이자, 더 나아가 

그러한 지식, 태도, 덕성을 갖추었음을 보장해 주는 증명서(certificate)”이다. 민주주의 패스포

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둘째, 민주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주

고, 더 나아가 셋째, 적극적이고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직접적인 사례에는 스웨덴의 팔룬시, 호주의 빅토리아주, 한국의 신문

협회가 운영하거나 발행한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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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팔룬(Falun) 시(市)의 유명 정치인이 창시한 것으로 공식 이름은 민주주의 패스포트이

다. 팔룬시는 스웨덴 달라나(Darlana) 주에 있는 인구 3만 7000명이 넘는 소도시로, 스톡홀름

에서는 기차로 두 시간 걸리는 위치에 있다. 팔룬시의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은  첫째, 그 모양과 형식상에서 여권 모양으로 만들어진 팜플렛으로 휴대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형식의 제한으로 자세한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둘째, 그 내용 면에

서는 단순한 투표 참여 외에도 주민 발의 등 다양한 참여의 방식을 강조한다. 셋째,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 혹은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시, 주, 유럽연합, 세계 등)을 체계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가장 큰 약점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칠 뿐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양방향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호주 빅토리아주의 빅토리아 선거관리위원회(Victorian Election Commission)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이름은 민주주의로의 패스포트(Passport to

Democracy)이다. 빅토리아주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특징은 첫째, 단순히 선거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둘

째, 단순히 인쇄 버전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의 활용

은 사이트 링크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

위 사이트는 학생들(초등생에서 중등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교사들에게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위의 쌍방향적인 성격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패스포트 제작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넷째, 위 사이트는 호주의 공식 교과과정과 

긴밀한 연계 하에 만들어져 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제작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공식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국의 사례는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으로, 한국신문협회에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하여 선거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된 바 있다. 한국 사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 수행평가 과제용 활동 자료

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이며, 신문협회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내용은 주로 선거 관련 내용 (선거 절차 등)과 선거

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치중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거 정보 외에 더 많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제언

지방자치와 정치영역에서 지역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

이지만 현재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상충 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민주주의 질적 심화를 목적으로 좋은 시민의 육성과 관계된 제도적 확립과 실천을 

담을 수 있는 도구이다.

민주주의 유형과 좋은 민주주의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좋은 민주주의

란 참여민주주의의 함양 및 합의제 민주주의(선거개혁 등) 성격강화로 심의민주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전국단위가 아니라 작은 지방

단위에서 효과적이고 지방정부가 중심 행위자가 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풀뿌리 수준에서의 정

치사회적 참여의 중심적 고리로 이해되는 바, 공적 시민과 사회적 연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지닌다. 동시에 교육장에서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관한 학습이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단순히 민주주의에 관

련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된다

면,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덕성 함양에 충분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가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도 조례 등

의 법적 정비, 자원(주체기관, 인력, 시민사회와의 협력), 동기(지역이해 및 수요자의 유인), 이

익(정책적, 참여적), 정보(객관성, 창출조건) 등의 점검도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정책집행과 맞

물려 제언을 한다면, 첫째, 민관거버넌스 확립 및 촉진 차원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과 

관련된 기획 연구가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 패스포트가 단순한 안내서(길라잡이)가 아니라 수

용자 입장에서 동기 제공을 통해 증명서의 역할도 부여될 만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

육청(교과과정 연계), 선관위(정치정보의 선별과 제공) 등 공식적 채널들과의 접촉 및 사업활

성화를 위한 촉진책들이 기관들 내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패스포트 구성과 

내용에서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며, 합의 기준을 전제로 대상의 다양성(학생, 성인, 다문화 등)

차별화된 패스포트의 작성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패스포트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계획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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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왜 지금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인가?

1. 연구배경과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이 갖고 있던 유대와 결속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결속 

및 민주주의 기본적인 틀이 변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사회균열 및 정치

균열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내게 된다.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와 연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세대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정치 무대

를 비롯하여 국가 전체의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결국 미래세대와의 공존과 정치적 

이상을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지역공동체의 정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지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의 제안 및 고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즉 제도는 다수가 지니는 가치를 수렴케 하여 공동

체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변환이 절대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지역공동체 참여행위자들의 협력적 지대가 제도를 통해 창출될 수 있음으로 구조

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현 사회가 광범위한 문제들로 사회적 부분이 어려움에 맞닿아 있지만, 현실에서의 문제는 

현장에서 유래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의 범위는 지방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지방수준에서의 직

접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가 더욱 긴요해진다.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주

민투표ㆍ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이미 모두 도입하고 있

다. 더군다나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참정권 수준에서는 외국인의 참여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

제 일상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 권한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심화된 민주주의(deepening democracy)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실천을 위한 행위자에 대한 개념 및 논쟁이 요구된다. 결국 

심화된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는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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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자율과 책임의 공공행정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는 더 이상 관이 일방

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행정모델은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거니와 민주주의 규범적 성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다양한 학

문영역의 여러 논거에서 제시되듯이, 민주주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관과 민이 다양한 정책적․

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변화에 대처해 왔다. 아울러 유기적인 역할 분

담과 상호 책임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이러한 경향(거버넌스)은 국가와 시장실패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질적 고양을 위한 제도적 구상(해외사례의 적극적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그룹의 활용 등의 정책활동)이 현장 기반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자치와 참여의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중심으로 다룬

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민주주의 유형과 좋은 민주주의, 좋은 시민

과 관련한 철학적 근거와 현대적 의미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현장 활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시민의식 신장을 위한 국내

외 제도의 확인(스웨덴, 호주) 및 한국 사례(신문협회와 중앙선관위 활동)를 수집하고 특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일반적 논의 및 충남도의 협력적 정책추진상황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주주의 패스포트 정책사업의 의미와 활용방

안을 모색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민주주의 패스포트에 대한 본 연구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지방수준에서의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방법이다. 문헌조사에서는 자치와 참여, 로컬거버넌

스, 민주주의 패스포트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단행본, 정기 간행물, 기타 각종 보고서 등 검토

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패스포트 시행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과정 등도 탐색하여 연구내

용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지역 현장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활동

영역에서 민주주의 패스포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정책아이디어 수집) 목적의 자문회의 및 워크숍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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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좋은 민주주의와 좋은 시민(Good Citizen)

1. 민주주의의 유형과 좋은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

분류의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는 다양한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먼저 전통적인 민

주주의 유형 분류 방식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음으로 대의 민주주의 내에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 분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1) 전통적 민주주의 유형 분류

전통적인 민주주의 유형 분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먼저, 주권의 행사방식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분류, 둘째로 절차와 결과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분류, 셋째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간의 강조점의 차이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비자유민주주의의 분류이다.

가. 주권의 행사 방식: 직접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는 고대 아테네에서, 현대적 맥락에서는 소규모 공동체(타

운홀 미팅 등)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 대규모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대 

국가와 같은 대규모 사회에서는 간접 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가 일반적인 민주주의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간접 민주주의는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그리고 대표를 선거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선거 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다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선거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

보다 훨씬 더 좁은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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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 절차적 민주주의 – 실질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절차와 결과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이며, 절차를 강

조하는 것을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 절차보다 결과를 강조하는 것을 실질적 

민주주의(substantive democracy)라고 한다.

이 분류는 바로 뒤에 소개될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비자유민주주의의 분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사회민주주의 

및 비자유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사회)적 평등 간의 강조점의 차이: 자유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비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현 시대에서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개인

의 자유의 권리 보장, 그리고 그를 위한 법의 지배를 기본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민

주주의이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영미식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일단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사회민주주의와 북유럽 등에

서 실제 정치적 발현으로 논의되는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사민주의를 구분할 필

요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비록 용어상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한 면에서 자유민

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둘 사이 중간에 위치한다고도 할 수 있다. 나중에 언급할 평등 민주

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비자유민주주의(non-liberal democracy)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사회)을 우선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특히 중국의 민주집중

제(democratic centralism)가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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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 다수제 민주주의 – 합의제 민주주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적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주로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느냐,

합의를 중시하느냐의 기준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 분류(다수제 민주주의와 합

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두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의 제도

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다 폭넓은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유형 분류와 다른 유형 

분류의 연관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이파트(Lijphart 1984, 1999)의 다수제 민주

주의(majoritarian democracy)와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 모형의 구분이다.

이 두 모형은 대통령제-의원내각제라는 기존의 정부 형태 구분을 뛰어 넘어, 선거제도, 정당제

도, 연방제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하여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구분한 것이다.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 혹은 이념형은 몇 가지 특성을 통해 구분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정당체계 요인이다.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대표

적으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며, 합의제 민주주의 모형은 비례대표제

를 사용한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비례성 보장 여부에 있는데,

이러한 비례성 차이는 정당 체계(양당제-다당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례대표제를 사용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 보장을 통하여 사회의 소수 세력이 대표성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다당제가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다수제 민주주의는 소

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사용하여 비례성 확보보다는 분명한 승자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결과 양당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의 차이는 행정부 구성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다. 소선거구 일

위대표제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행정부 

형태는 단일정당정부이다. 한편, 합의제 민주주의의 행정부는 전형적으로 연립정부이다. 셋 이

상의 유력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나누는 환경에서 어느 한 정당이 총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 특성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인데, 이는 행정부 구성 방식, 그리고 정부형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의원내각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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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 (영국)의 행정부는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 입법부에 대하여 

압도적 우위에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그리고 연립내각을 특성으로 하는 유럽식 합

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한 정당도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행정부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기 때문에 행정부는 항시적으로 의회 구성원인 각 정당들의 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대통령제에 기반을 둔 다수제 민주주의의 경우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구조적으로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통령제가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중 어느 쪽에 친화성을 가지는 지는 분명치 

않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선거가 승자독식인 다수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보통 

양당제를 유도하며 단일정당 정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다수제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

하다. 그러나 행정부-입법부 간 관계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합의제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선거제도(단순다수제)와 정당체계 (양당제)로 인

해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적어도 영국보다는 다수제적인 성격이 약한 이

유가 바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또 다른 차이점은 그 국가의 이익대표체계

에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는 다원주의,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는 조합

주의(corporatism), 그 중에서도 사회 조합주의와 연결된다. 물론 이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선

거제도, 정당체계, 행정부 구성 방식, 행정부-입법부 관계 등과 직접적인 제도적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이익들간 자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 조합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는 합의제 민주주의와 더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레이파트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선거제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두 모델은 주로 선거제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파웰(Powell 2000)이 

제시한 다수제(majoritarian)와 비례제(proportional)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 파웰에 따르면, 선거

제도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운영 방식에 가장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민주주

의에 대한 기본 철학 혹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다수제 시각은 선거를 통해 분명한 다수를 창

출하여 그 다수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편 비례제 시각에 따르면, 선거의 주요 

목적은 다수 창출이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들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렇게 선출된 다양한 정

치세력들이 상호간 협력과 타협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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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벨리스(Tsebelis 2002)는 레이파트와 파웰의 시각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거부권 행위자(veto players) 시각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정치제도적 특성은 거부권 행위자의 수와 그들 성향의 근접성으로 압축하여 표

현할 수 있다. 권력분리를 특성으로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거부권 행위자가 의원내각제에 비

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 

하에서 거부권 행위자가 대통령과 의회(단원제 가정할 경우) 둘이라면, 의원내각제 하에서 세 

개 정당간 연정이 형성되었을 경우는 거부권 행위자의 수가 셋이 되는 것이다. 쯔벨리스에 따

르면, 이러한 거부권 행위자의 수는 정책 안정성(policy stability)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물론 거부권 행위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들 사이의 정책성향이 멀수록, 기존 정책을 

바꾸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정책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분석틀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레이파트와 파웰의 분석들의 유사성은 자명하다. 그리고 쯔벨리스의 거부권 행위자 이론

틀 또한 라이파트 및 파웰의 분석틀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레이파트와 파웰이 

제시한 다수제 모형은 거부권 행위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반대로 합의제 및 비례제 모

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에게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거부권 행위자의 수를 확대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이론 틀은 모두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Coase 1988; Williamson 1999). 민주정치를 집

합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본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즉, 정책 결정)을 도출하는 데 비용(decision

making cost)이 수반되는데, 이를 일종의 거래비용으로 볼 수 있다(Buchanan and Tullock

1962).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모든 이들에게 강제력을 갖게 되므로, 이를 준수하는 데 

따르면 순응 비용(conformity cost)이 수반된다. 예를 들어, 일인독재는 거래비용을 최소화시

키나 막대한 순응비용을 초래하며, 반대로 만장일치제는 순응비용을 최소화시키나 막대한 거

래비용을 초래한다(문우진 2007). 그렇다면, 앞에서 제기한 분석틀에서 레이파트와 파웰의 다

수제 모형은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레이파트의 합의제와 파웰의 비례제 모형은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확대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을 늘리고 순응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래비용 대 순응비용으로 정치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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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인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관점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은 다수제 모형에서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생산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책임성 또한 높아진다. 반면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합의제 혹은 비례제 모형에서는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의 안정성과 대표성은 증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분석틀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은 결국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오래전부터 제시했

던 책임성과 대표성의 관점으로 귀착된다(<표 2-1> 참조). 그리고 이러한 책임성과 대표성이 

갖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는 통합(integr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 혹은 

통제(control)와 자율(autonomy) 간에 발생하는 민주정치의 기본 딜레마로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Dahl 1982).

<표 2-1> 레이파트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모형과 다른 이론들과의 연관성

구분 다수제 합의제 비고

파웰 이론 다수제 시각 비례제 시각 선거제도에 초점

쯔벨리스 이론 거부권 행위자 수 적음 거부권 행위자 수가 많음
게임이론 적용
의제설정권 및 

정책안정성에 초점

경제학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 최소화,

순응비용(외부비용) 높음
순응비용 최소화,

거래비용 높음
폭넓은 적용범위

민주주의 이론
책임성 강조
통합과 통제

대표성 강조
분권과 자율

민주주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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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한계를 논의하고 있

다. 원래 이 용어는 유럽연합과 연관되는 것이 보통인데, 유럽연합의 제도가 애초에 그 구성 

국가들의 민주주의 장식 없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자체적으로 민주주의 결핍과 결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정치와 공공 정책에 있어서 대중통제(popular control)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러한 결함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Dryzek and Dunleavy 2009, 280-281).

● 정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시민들

● 민주주의라는 외관 뒤에서 엘리트에 의한 정책 결정의 지배

●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으나, 일부 지배적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이념들

● 겉보기에 다원주의적 정책 결정 안에서 기업이 갖는 특권적 위치

● 유권자가 아니라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정책 결정

● 공공 비용으로 자신들의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를 활용하는 사적 이익들

● 자신들의 지역구와 정치자금 제공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무책임한 지출(안)을 밀어붙이는 이기

적인 의원들

● 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예산을 극대화하거나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관료들

● 유권자와 의원들의 선호를 집약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자의성과 불안정성

● 사회 운동과 조직된 이익들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의 제한성

●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불투명하며, 낮은 가시성 (low-visibility)을 가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책임성의 부재

●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 정당들

● 예를 들어 소수 유권자에 의해 지지를 받는 정부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생산하는 선거제도

● 부유한 이익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해야 할 필요성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고비용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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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서의 투표율 감소

● 정당원의 감소

● 미디어 전문가, 조작, 부정적 광고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선거 정치

● 국민들의 의지보다는 법적 책략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선거를 해결하는 관행

● 국가 건설 엘리트들에 의한 소수에 대한 억압

●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약한 소외된 소수 집단의 존재

● 정체성 정치가 나쁜 길로 빠질 경우, 폭력에 근접하는 야만성

● ‘안보’ (security)의 이름으로 민주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관행. 이 문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선포된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으로 더욱 악화됨

(2) 해결 방안 및 대안

가. 개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① 시민교육(civic education) 혹은 민주시민 교육: 좋은 시민 만들기. 미국식 방식

만약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교육의 결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

다면 한 가지 치료 방안은 더 좋은 교육에서 발견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오직 하나

의 길은 바로 교육이다’.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은 시민교육(civic eduction) 혹은 민주시민 교

육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것이 정치학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오기도 하였다.

관습적인 종류의 시민교육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학교에

서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이와 유사하다. 학생들은 연방주

의, 정부의 부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법률 제정 과정 등에 대해 배운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교육 받는 사람들의 비판적 능력과 정치적 유능함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은 대상 국가와 정치제도들에 대해 찬

양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민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은 학생과 시민들의 비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더욱 초점

을 맞추는 방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전통적인 역사적 지식과 함께, 다른 생각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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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방성, 다양한 의견과 정체성에 관련한 인지, 다른 가치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

중, 윤리적 이슈에 대한 토론에의 열정 등과 같은 자질을 길러주는 민주주의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공동체 봉사를 추가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선(charity)

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공화국의 공동생활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강조되는 것이

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유형의 시민교육은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자명한데,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보다 비판적이고 도전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과 과정을 촉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②기본 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stakeholder grants): 개인들에 대한 물질적 기부. 유럽식 방식

많은 측면에서 복지 국가는 경제적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평등의 수단이었다. 다만 특정

한 종류의 복지에 따라오는 낙인으로 인해, 수혜자들을 자신감 있는 시민이 아니라 탄원자로 

만든다는 인식이 종종 존재하기도 한다. 복지 국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는 정도는 국가마

다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스칸디나비아의 보다 관대하고 보편적인 복지 국가들은 복지를 

필요(need)보다는 권리(rights)의 문제로 보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따라서 이러

한 문제를 회피한다.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채택되지 않았지만 가장 야심찬 보편주의적인 제안은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 소득을 받는 것이다. 기본 소득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되며, 정부에 의

해 관리된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액수를 받게 된다. 그 액수는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본적

인 것들을 제공하는 데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보다 낮거나 높은 수

준도 가능하겠지만, 필요보다 더 낮은 수준에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찾기 어렵다. 기본 소득

의 옹호론자들은 이것이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걱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real freedom for all)를 보장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 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수혜자들을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복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측면들의 대부분을 제거해 줄 것이다. 비판자들은 가부장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개인들이 여전히 정부로부터 매달 지불되는 용돈에 의존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자들은 기본 소득이란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어서 다시 그들

에게 되돌려주는 대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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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을 하거나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레저만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지분 급여(stakeholder grants)

계획을 제안하기도 한다(Ackerman and Alstott 1999). 이 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모든 시민들은 21세에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적 ‘지분’ (stake)을 받는데, 1999년 미국

의 경우 8만 달러 (처음에는 2%에 달하는 부유세로부터 재정을 충당함)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4년에 걸쳐서 매년 2만 달러씩 지불된다. 돈을 받은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할 

수 있다. 투자하거나, 교육을 위해 사용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심

지어 낭비해 버릴 수도 있다. 유일한 조건은 죽을 때 이 돈을 (이자와 함께) 다시 정부에 되돌

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돈이 젊은이들에게 재정적 독립과 보장을 제공해 주며,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이 이 제안의 기본 생각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책임과 독립

을 장려할 것인데, 왜냐하면 개인들은 자신들의 지분 사용에 대한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를 받

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개인의 책임과 투자에 대한 미국적 생각에 보

다 잘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갖는 무조건적 성격은 강력한 반대를 초래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이 잠재적으로 일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이 될 수 있으며, 대가없이 무

언가를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기본 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주창자들은 이 두 제도 모두 사회 정의의 수단일 뿐만 아니

라, 재정적 불안을 제거해 주고 사회적 소속감을 촉진함으로써 자신감 있는 시민 정신을 불어

넣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평등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제도

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떤 것도 아직 어느 곳에서도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치제도, 환경 차원에서의 대안적 접근법: 참여민주주의, 시민공화주의, 심의민주주의

① 참여민주주의

정치체제 전체를 참여민주주의화하기 위한 보다 야심찬 프로그램은 바버(Benjamin Barber

1984)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그는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불충분성에 대한 통렬한 공격에

다가 ‘강력한 민주주의’ (strong democracy)를 위한 자세한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있다. 바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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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웃 차원에서의 의회, 통신 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접

근, 시민이 통제하는 형사 사법제도 (이는 소위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제안과 손쉽게 연결됨), 전국적 규모에서의 국민투표, 지방 차원에서 추첨에 의한 대표(공직자

들이 무작위로 선출되었던 고대 아테네에서와 같이), 보편적인 군 복무(민간 복무 선택권을 

부여함), 공동체 자원 봉사 프로그램, 직장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공장소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 방식의 변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모두 모이면 개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으로서의 임

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이 시장 자유주의의 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시장 자유주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기적 동기와 개인들의 시장 거래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1980년대 이래 시장 자유주

의의 중요성 증가는 강력한 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에 나쁜 소식이었다.

2000년 이래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참여예산제인데, 이 제도는 1980

년대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포르투알레그레 (Porto Alegre) 시에서 가장 유명하게 

실행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제도를 복제해 간 것이다. 이 제도의 과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지역 의회에서 출발한다. 지역 의회에서의 참가자들은 지역 예산 포럼

에 보낼 대표들을 선출하며, 여기서 다시 자치시 예산 의회 구성원이 선출된다. 첫 단계의 지

역 의회에의 시민 참여율은 10 퍼센트에 근접한다. 이러한 행동은 커다란 국가 수준보다는 지

역 수준에서 실현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아마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점에 달했을 것인데, 당시 참

여민주주의는 중앙집권화된 경제 계획과 관료에 의한 통제로 특징지워졌던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던 ‘신좌파’ (new left)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다. 참여적이고 비위계적인 기반

에 조직되었던 당시의 협동조합과 사회 운동 단체들의 대부분은 유지되기가 힘든 것으로 판명

되었는데, 그들이 참여자들에게 요구했던 시간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관대함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실험의 최종 운명은 붕괴하거나, 아니면 보다 관습적이고 위계적인 관리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를 유행이 지난 것으로 일축해 버리기 쉽

다. 만약 그것이 소규모 직장이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정치적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체에서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보다 큰 규모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참여민주주의

적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모든 정치 과정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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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과정을 때때로만 민주화해도 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한때 참여민주주의의 주장을 위해 쏟아 부어졌던 열정이 두 가지의 대안적 

사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둘은 정치에서 시민 정신의 재생이라는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참여가 요구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두 대안은 시민 공화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이다.

② 시민공화주의

공화주의 (Republicanism)는 실제로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

대 아테네와 특히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미국의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미국 공화당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화주의는 (정부 다른 부처 간 견제와 균형 체제를 갖춘) 혼합 정부(mixed

government), 법치(rule of law),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 정신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 간의 논의와 토론을 촉진하는 정치체제를 고안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이기적인 사적 집단들 간의 거래와 흥정으로서 법률 제정을 촉진하는 체제에

는 적대적일 것이다.’ 지난 2,500년 동안 공화주의는 수많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그 

중 일부는 시민들의 정치 관여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매디슨(James Madison)의 정치 이론이 그러하다.

현시대 시민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의 특징은 시민 도덕(civic virtue)의 핵심인 공공

선(common good)에 대한 확신이어야 하며, 부분적 이익, 특히나 그 중에서도 물질적 자기 이

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공화주의자들은 물질적 이익에 기반을 둔 그 어떤 종류

의 다원주의에도 적대적이다. 실제로 그들은 다원주의 일반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쩍어 하는

데,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 연대(community solidarity)와 공동의 시민 목표의 추구를 방해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특정 이익을 공화국의 제도에 구현되어 있는 일

반적 선(general good)보다 하위에 두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은 일반 선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활발한 정치적 토론의 기회가 많이 존재한다. 아렌트(Arendt)의 

공화주의 개념은 특히 영웅적이었는데, 그러한 시민적 정치 안에서만 인간의 삶이 진정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행동과 행태를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개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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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화주의가 제공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일단 긍정적인 역사적 사례를 찾아봄으로

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아테네와 로마 공화국을 되돌아보는 것 외에, 근대 세계에서 

진정한 공화주의 정치는 혁명적 상황에서 시민 의회의 자연발생적인 등장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아렌트는 믿고 있다. 예를 들어, 1871년 파리 코뮌 (Paris Commune), 1917년 러시아 

혁명(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탈취 당하기 이전에), 1930년대 스페인 내전, 1956년 소련에 대

한 헝가리의 저항, 그리고 이와 다소 유사한 1967년의 ‘프라하의 봄’(Prague spring) 등이 포함

될 것이다. 동부와 중부 유럽에서 발생한 1989년의 혁명들도 시민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주요 혁명 기구는 ‘시민 포럼’(Civic

Forum)이었으며, 혁명가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하벨(Vaclav Havel)은 부문별 이익에 대항하

는 공공선 정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이익 정치에 반대되는 ‘진실의 정치’ (politics of truth)

와  연관지어졌다. 그러나 그 이전의 공화주의적 순간들이 그러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영웅적 

정치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보다 일상적인 부분별 이익 정치에게 길을 내주게 되었다.

이처럼 일시적인 결정적 순간들을 넘어서, 시민 공화주의자들은 공고화된 자유민주주의 국

가들에게 비판 외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과감한 제도적 변화를 주

장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이 자신들 행동의 지침으로서 다른 원칙들을 채택하는 정도의 제

안들이다. 예를 들어,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법은 보복을 피하며, 부유한 사무

직 종사자를 우대하면서 가난하고 불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으며, 일반

적으로 보다 정치적으로 평등한 공화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어떤 학자는 정치에서 재

정적 영향력의 엄청난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자금 개혁을 주장한다. 또한 시민 

공화주의자들은 앞에서 논의했던 보다 적극적인 시민교육, 그리고 강화된 공공 심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시민 공화주의는 그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

민주주의에 비해 지금까지 별로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심의민주주의로 관심

을 돌릴 차례이다.

③ 심의민주주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와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들어 민주주의 결핍의 해결 방안으로서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심의라는 개념 자체를 살펴보면, 심의(deliberation)는 특정한 종

류의 소통 과정인데, 여기서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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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견해를 심사숙고하며, 이상적으로는 강제, 조작, 기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심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말 중심(talk-centric) 민주주의 이론이 투표 중심

(voting-centric) 민주주의 이론을 대체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투표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은 아니다.

심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정의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심의민주주의를 대

의 민주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선거와 투표를 통한 대표성 및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면, 심의민주주의는 토론과 숙고를 통한 공공선의 발견을 강조하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의민주주의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

의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심의민주주의를 접목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심의민주주의의 전통은 민주주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그 전통은 시민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강조하던 고대 그리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버크(Burke)

와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밀 (Mill) 또한 심의와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80년이었다(Bessette 1980). 1990년대 들면서 심

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이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

는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선도적인 유럽대륙의 철

학자인 하버마스(Habermas 1996)와 영미계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롤스(Rawls 1997) 두 사

람 모두 자신들을 심의민주주의자로 묘사했던 것이다.

심의민주주의는 개인들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 정치적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선호, 가치, 그리고 판단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이 참여한 심의의 결과가 정책 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심의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은 집단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

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기회, 능력을 가지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

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단순히 투표하기보다는 그 결정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부 극단적인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의회의 정치적 대표성과 의회 내에서의 심의의 중요성

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공식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의 의원들 간의 심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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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 영역에서 비공식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거

나, 정책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포럼을 통한 심의를 더욱 중시한다. 혹은 공식 제도 영역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의회보다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가진 사법부가 심의에 더욱 적

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예를 들면, 롤스).

한편 대표 기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원의 선정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보다는 추첨에 의한 선출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는 고대 아테네 모델을 따르는 것인

데, 법정 소송에 대한 배심원이 선출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통계적 

의미에서 전체 인구를 잘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정치

적 대표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대중에게 아무런 책임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Dryzek and Dunleavy 2009).

대부분의 심의민주주의자들은 대의(선거)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

다 현실적이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며, 일종의 ‘이중 

궤도’(two track)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Habermas 1996)는 비공식인 영

역에서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 함께, 공식 제도 영역인 입법부 내에서의 

토론과 심의를 모두 강조한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 내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의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의회 내에서 심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는 의회의 구조

(양원제 여부), 조직 원리(위원회 중심, 본회의 중심), 그리고 정당 기율의 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심의민주주의가 선거 민주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선거 민주주의와 전

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심의민주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다수제 민주주의

와 합의제 민주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수제 민주주의

는 가장 선거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통치 다

수를 확정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다수는 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별 다른 심의 없이) 정책을 결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선거 민주주의적 성격이 약하며, 심의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익이 대변되고 나면, 선거 이후 이들의 

연합과 타협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특징으로 하고 있는 다당제 하에서는 양당제 하에서보다 보다 효과적인 심의가 의회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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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가능성이 높다(Dryzek and Dunleavy 2009).

마지막으로 특히 북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조합주의제

도 (예를 들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역시 결국은 입법부 밖에서의 심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표 2-2>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모형과 심의민주주의

구분 선거 민주주의 성격 주요 특징 의회의 작동방식 대표 사례

다수제 

민주주의
매우 강함

단순다수제

다수결
다수당 중심 영국

합의제 

민주주의
강한 편

비례제

협의와 합의 강조
정당간 합의 강조

스칸디나비아 

국가

심의

민주주의
약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심의 강조

정당을 벗어나 양심에 

따른 심의
이상형

(4) 민주주의의 다양성 (varieties of democracy) 프로젝트

민주주의의 결핍을 해결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차원성을 인정하

는 것이다. 다양성과 다차원성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프로젝트로서 민주주

의 다양성(V-dem)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스웨덴 요떼부리(Gothenburg) 대학

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를 인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웹사이트: https://v-dem.net).

이 프로젝트의 대표 연구자들은 다음의 7개 유형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비록 7개 민

주주의가 분류되는 기준과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은 암묵적으로 뒤로 갈수록 발전

된 (좋은)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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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절차적 측면 강조. 경쟁(contestion) 민주주의, 최소한(minimal)

민주주의, 혹은 현실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지도자 집단의 경쟁을 통해 성취 가능함.

개인의 자유, 법치, 입헌주의, 자유 언론 등의 조건은 부차적임.

(2) 자유민주주의(Liberal): 개인의 자유, 법치, 수직적 책임성, 소수의 권리 등 강조에 기반.

정치권력에 대한 부정적 견해: 정부에 대한 견제에 초점. 선거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절

차적 측면 강조, 선거 민주주의보다 발전된 형태의 민주주의.

(3)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책임정당 정부 강조, 다수의 의지가 중요. 정치제도의 중

앙 집중이 중요. 강력하고 중앙집중적인 정당 (양당제), 다수제 선거제도. 영국이 대표적

(4)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다수제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다수의 의지보다는 다

양한 견해를 포함하여 합의 도출 강조. 비례대표제, 다당제, 초과반수(supermajority) 내

각, 의사결정, 행정과 입법 분리, 연방 헌법, 권력 공유. 북유럽.

(5)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참여 확대 목표,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모델의 후손으

로 인식됨. 작은 공동체에서 경험 (공화주의 사상).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투표 참

여뿐만 아니라, 비선거 유형의 참여(예를 들어, 시민 의회, 정당 예비선거, 국민투표, 배

심원제, 사회운동, 공공청문회, 타운홀미팅, 그 밖에 다양한 시민 참여) 강조함.

(6) 심의(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참여의 양이 아니라  질 강조(소통과 심의 강조).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강조. 즉, 정서적 호소, 연대감, 편협한 이익, 강요에 의한 

결정보다는 공공선에 초점을 맞춘 공적 이성(public reasoning)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함. 기존의 선호 집합 이상이 필요하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함. 주요 목표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적 선호를 공적 조사와 검사를 견뎌낼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

임. 정치제도적 차원에서 각종 심의 기구(공청회, 패널, 회의 등)의 활용

(7) 평등민주주의: 공식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정치적 평등을 위해서 불충분함을 강조. 사

회에 존재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정치적 평등 실현 가응함.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동등한 참여, 동등한 대표, 동등한 의제설정 권력, 동동한 정책결정 권한

을 가져야 함.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경제적 자원, 교육, 건강 등의 분배

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 (자유민주주의

의 부정적인 관점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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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고, 이상적인 상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좋은 민주주의라는 개념 또한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좋은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산출물

(output) 혹은 결과 중심의 평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입과 과정(input & process) 중심의 평

가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의 평가가 가지는 의미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한국 민주주

의에 적용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결과 중심의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산출물의의 효율성, 즉 정책 효율성이

고 다른 하나는 산출물의 내용, 즉 정책 내용이다.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

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민주주의란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책 내용, 그 중에서도 정책이 얼마나 정치

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는가를 기분으로 민주주의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평등민주주의의 관점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결과 중심의 평가는 그것이 정책의 효율성이 되었던 정책 내용이 되었던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투입과 과정 중심의 평가

투입과 과정 중심의 평가는 최종 정책(output)보다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투입

(input)과 과정(process)을 중시한다. 여기서 투입은 참여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사회적 대표성 확보의 차원에서) 유권자가 참여할수록, 유권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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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참여의 폭이 넓을수록(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활동, 시위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할수록), 좋은 민주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참여민주주의 주창자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은 투입이 정책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투입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투입이 어떻게 전환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에서 논의했던 대의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인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 중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러한 과정과 절차의 중요

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에 비해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유형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투입과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좋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참여의 양과 질이 뛰어나고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며, 그것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의 합의를 

추구하며 동시에 단순한 선호의 합이 아니라 공공선에 기반을 둔 공적 이성이 작동하는 민주

주의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민주주의와 좋은 민주주의

한국에서 민주주의 평가는 산출물과 결과의 효율성 측면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우세해 

왔으며, 여전히 성과 중심 (특히 경제적 성과 중심)의 평가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입과 과정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참여의 양과 질이 낮으며 합의제보다는 

다수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심의민주주의의 성격 또한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양과 질을 늘리고 (참여민

주주의 강화),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합의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화하고, 궁극

적으로는 심의민주주의를 강화해 주는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전국 단위가 아

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치야

말로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를 강조하

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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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민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좋은 시민’이다. 민주시민이 이미 개념 정립이 확립된 정치적, 정책적 용어라면 좋은 시민은 

후기산업화 단계의 탈물질주의 가치와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신생 개념이다. 주지하다시피 민

주시민은 홍익인간을 대체하여 반세기만에 공식적으로 선언된 우리 교육이념의 목표이다. 정

부 수립 직후에 제정되었던 교육법 제1조(1949.12.31. 법률 제86호)는 다음과 같이 교육이념을 

명시하였다.

제1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

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

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와 평생교육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제정된 교육기본

법(1997.12.13. 법률 5437호)에서는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

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

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민주시민이 아니라 좋은 시민을 내세우는 까닭은 민주시민의 ‘민주’가 

지나치게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에 갇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시민은 민주 시민과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시민의 특정한 요소와 자질, 이를

테면 주체로서 시민의 선택과 참여, 행동주의, 관용 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시민의 이러한 

요소와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

려는 의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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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시민의 철학적 뿌리

(1)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구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치의 본질은 도시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삶을 부여하는데 

있으며, 이때의 좋은 삶은 개인의 독립적 노력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운영

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공동협력의 산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공동선을 도모하는 정치공동

체의 존립은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제고시키는 요건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작

품에서 좋은 사람(aner agathos)과 좋은 시민(polites spoudaios)은 단일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가. 좋은 사람(통치자로서 철인 왕)

그의 철학에서 행복은 최고선(ultimate good)의 위상을 지닌다.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

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원적 목적이자 모든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

서 최고의 행복한 삶은 다름 아닌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관조적 삶이다. 덕성이란 인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하여 인간의 본원적 성향을 최대한 발현시키도록 이끄는 성품인데,

이러한 성품은 어린 시절의 도덕 훈련과 유덕한 행위의 반복적 수행이라는 도덕실습을 통해서

만 확보될 수 있다. 이렇듯 좋은 사람의 궁극적 요건은 지적 덕과 도덕적 덕의 소유이자 수행

이다. 하지만 이들 덕의 소유와 수행을 개인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수월한 과제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성 진작을 위한 개인적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발현

시키는 정치공동체의 유용성을 설파하였다.

나. 좋은 시민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인 도시국가(polis)의 행복과 일치해야 한다. 그의 작품에서 정치체제

는 시민들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이다.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정치공동



24

체는 자급자족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정치공동체의 효과적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을 상호 

연계하는 일정수준의 동질성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일체감의 조성은 정치공동체의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한다. 좋은 국가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균형적 조화(혼합정체 또는 

공화정)를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과 같은 개인 덕성의 배양은 정치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요인으

로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슈로만 남겨질 수 없다. 그는 개인 덕성의 진작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이슈로 전환해야 함을 여러 차례 역설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

의 덕목이 동일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들의 덕목이 상이할 수 있다. 통치자의 이익을 우

선적 목적으로 내세우는 잘못된 정체에서 구성원들의 행복은 확보되기 힘들며 이러한 정체는 

좋은 사람의 존립에 역기능적이다. 주목할 것은 결국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덕목이 동일해

지려면 좋은 정치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그가 정의한 “좋은 시민은 자신이 속한 정체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해당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Lord는 

좋은 시민의 최우선적 기능을 구성원들 사이의 “정치적 파트너십의 보존”으로 이해(Lord

1987, 138)하였다. 좋은 시민의 덕목이 상대적 요소를 지닌다면 좋은 사람은 객관적 절대기준

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민의 덕목이 동일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좋은 사람의 자격요건은 통치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같이 통치하고 같

이 지배받는 이른바 자율적인 전체집단지도체제라면 정치공동체의 모든 이가 좋은 사람이자 

좋은 시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체에서는 용기와 절제와 정의 등 좋은 사람의 

덕목이 좋은 시민의 덕목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체(regime)이다.

통치자는 좋은 사람의 덕성을 가져야 하는 반면 피통치자는 좋은 시민의 덕성으로 충분하

다. 통치자를 시민으로부터 구분시키는 핵심 자질 중의 하나는 지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피통치자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현실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그는 좋

은 시민으로서의 덕성은 통치자 및 피통치자의 양자가 함께 필요한 요소. 즉 용기, 절제, 정의 

등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내용의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양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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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시민의 현대적 함의

행복을 수반하는 좋은 삶의 운영을 위해 좋은 사람의 품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

다. 좋은 사람의 품성은 신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독자적 노력으로

보다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좋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좋은 시민은 좋은 사람의 생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상적인 좋

은 시민은 소속된 정치공동체에 단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공동체의 교육과 삶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의 전이를 꾸준히 시도하는 발전론적 존재이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시민의 논의에서 적극 인식해야 하는 것은 ‘정치공동체는 도덕적 덕성의 제고와 더불어 행복

의 외부적 조건들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안전, 경제적 풍요, 안

락한 삶의 제공 등은 좋은 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2) 후기산업화 시대 좋은 시민은 누구인가?

(1) 후기산업화 시대와 시민성(Citizenship)의 변화

이번 보고서를 이끄는 두 가지 이론적 지침은 민주화에 미치는 후기산업화의 긍정적 효과와 

그에 따라 좋은 시민(Good Citizen)과 시민성(Citizenship)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는 것이다.

먼저, 잉글하트와 웰젤(2007)이 말한 민주화에 미치는 후기산업화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보

자.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이 사람들의 가치와 삶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적극 수긍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주의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은 

산업화가 아니라 후기산업화라 믿으며, 종교나 전통과 같은 요소들이 근대화화 함께 소멸될 

것이라는 수렴이론이나 역사적 단선이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근대화주의자들과 결정적 차이

가 있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95-96). 그들은 산업화와 후기산업화의 상이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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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업화와 후기산업화의 차이

산업화 후기산업화

영향 관료화, 세속화, 합리화, 중앙집중화 자율성과 자기표현 가치

권위의 정향 권위의 세속화 권위로부터의 해방

목표
기아감소와 수명연장을 위해 물질적 

산출의 극대화
좋은 생활과 경험의 질을 중시

균열 사회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균열 문화적 이슈와 삶의 질에 기반

핵심 이슈 성장 환경보호

위험 체험적, 즉각적 위험
인지적 성찰을 요하는 추상적ㆍ장기적 

위험

본 정책연구 보고서가 핵심적으로 채택한 그들의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후기산업화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민들의 자기표현 가치(self-expressive

values)를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그들은 획일화와 표준화를 강조하였던 산업화와 달리 후기산

업화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공동체주

의적인 목표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증대와 고등교육의 증가로 인지 기술

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자율성이 증진된다. 끝으로는 사회적인 자유화 효과이다. 산업사회의 

대중적인 생산체제는 훈육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획일주의를 강제하지만 후기산

업화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삶을 다원화함으로써 개인주의적 경향을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사회적 연대를 가져온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66-68). 주목할 것은 자기표현 가치의 

성장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자기표현 가치는 본질적으로 해방적이고 인민-

중심적이며, 그리고 다양한 전선에서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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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적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전조이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89).

둘째는 후기산업화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 즉 시민행동주의에 대한 강조이다. 그들은 후기산

업화가 산업사회의 제도적인 많은 부분들을 잠식하여 권위주의적 사회에는 민주화를 가져오

고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는 보다 엘리트에 도전적이고, 이슈 지향적이며, 그리고 직접적인 형

태의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광범위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들에 따르

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강조점은 투표보다 일시적이고, 쟁점 이슈와 연관된, 그리고 엘리트

에 도전적인 형태의 시민행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후기산업사회의 정치참여 방식

은 엘리트가 이끄는 선거 캠페인과 정당정치에서 대중의 자기표현이라는 자율적인 형태로 확

장되고 있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90-93).

셋째는 후기산업화는 금전과 권력, 생존과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행복과 삶의 질 등 탈

물질주의적(post-material) 가치로 삶의 목표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치

는 물론 사회 전반에 소리 없이 커다란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잉글하트(Inglehart

1977)는 이를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 이라고 불렀다.1) 그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2000년 기준) 이상 23개 고소득 국가 중 19개국은 탈

물질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지만(83%) 15,000달러 이하 19개 사회 중 14개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74%). 결론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세계관 차이

는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했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198).

우리의 보고서를 이끄는 또 하나의 지침은 달톤(Russell J. Dalton)의 좋은 시민(good

citizen)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그의 연구대상의 초점이 미국의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우리에

게 주는 함의가 크다. 어쨌든 그의 논지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좋은 시민의 의미가 

1)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론적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는 “결핍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화 가설”이다(Inglehart 1990). 결핍 가설(scarcity hypothesis)은 물론 매즈로우

(Maslow 1954)의 “필요의 위계”(hierarchy of needs)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존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학적인 필요(식욕, 성욕 등)가 충족된 이후에야 보다 높은 

차원의 필요(유대감, 자기 존경, 지적 혹은 미적 만족 등)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

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개인들은 탈물질주의적인 가치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게 

된다. 사회화 가설(socialization hypothesis)이란 한 개인의 가치관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

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된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거시경제 상황보다는 각 개인이 청소년기에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회화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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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을 재구성하며,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의 행동과 정치에 대한 사고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한 것이 <표 2-4>이다.

<표 2-4> 시민성의 변화 배경과 정치적 결과

사회조건의 변화 시민성 규범의 변화 정치 결과

세대 변화: 위대한(the Greatest) 세

대에서 X세대로

삶의 수준: 풍요와 번영Well-being

교육: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대

일 경험: 블루칼라에서 지식 노동자로

성 역할: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

회경제적 역할

사회적 다양성: 소수자를 위한 시민 

권리와 기회의 증진 

투표와 납세, 준법을 강조하는 

시민적 의무(citizen duty)

⇓
타인 배려, 독립적,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관여적 시민성

(Engaged citizenship)

참여 패턴: 투표에서 저항과 직접행

동으로

정치적 관용: 다른 관점에서 집단을 

수용

정부의 역할: 제한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로

사회정책: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점

증하는 지지

정부신뢰: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신

뢰의 감소

민주적 이상: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

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압박

* 출처: Dalton(2008, 4). 

달톤의 핵심 주장은 지난 수십 년간 시민적 의무의 감소와 관여적 시민성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의무(duty-based)에 기초한 시민성 규범은 선거에서의 투표와 선출된 정부에 대한 애

국적 충성심을 자극하지만 관여적 시민성은 자원주의(voluntarism)에서 공적 저항에 이르는 

다른 형태의 정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조적인 규범은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관용, 공공정책 중시 등을 재구성한다. 그는 더욱이 이러한 변화

가 퍼트남의 주장처럼 신뢰자본의 약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보다 젊고 보다 많



29

이 교육받은 젊은 세대들의 야심찬 도전이라는 도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Dalton 2008,

chapter3). 그에 따르면 위기에 빠진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경쟁과 시민동원에 안주하였

던 정부와 엘리트의 신뢰와 권위인 것이다.

(2) 좋은 시민의 요건

가.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

좋은 시민은 후기산업화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

목을 시민성(citizenship)이라고 한다면 세계화와 EU의 출현, 다문화사회의 도래 등으로 그 시

민성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다양하다. 재산과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였던 자유주의적 시민권에서 계급ㆍ인종ㆍ젠더 등 차이를 인정하는 집단별로 분화된

(group differentiated) 시민권으로, 개별적ㆍ독립적 권리에서 집단적ㆍ관계적 권리로, 배타적 

권리에서 가치와 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장미경 2001, 65-66). 한동안 세계

화의 범람 속에서 시민권의 강조점은 모든 개인들이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는 주장에 근거한 보편적 시민권 사상에 주어져 왔다(Mouffe 1998, 382). 자유주의자들이 옹호

하는 이러한 엷은(thin) 시민권은 자칫 시장의 논리와 정치경제적 엘리트의 이익에 종속될 수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각성과 비판이 확산되면서 시민권의 방향과 기조를 자유주의적 

엷은 시민권에서 연대ㆍ협력ㆍ공동선ㆍ호혜ㆍ책임을 강조하는 깊고 두터운 시민권으로 전환

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Faulks 2000, 10).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시민성은 후기산업화 단계에 이르러 선진국가의 시민들 사이에서 강

화되고 있는 자기표현 가치, 시민행동주의, 관용이다. 더구나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시민성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Dalton 2008). 우리가 말하는 좋은 시민의 첫 번째 요건은 글로벌 

리더(G20 의장국?)나 신뢰와 같은 훈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을 고양시키는 다소 도전적인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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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용(Generosity)

좋은 시민의 두 번째 요건은 탐욕(greedy)이 아닌 관용(generosity)이다. 관용은 특히 세 가

지의 소비성향과 연관되어 있다(http://trendwatching.com/).

①전례 없는 기업에 대한 반감(disgust)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피고용자나 소비자들의 권

익은 무시한 채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는 대기업과 경영층에 대한 공분을 촉발하였다.

이제 미국인들의 13%만이 대기업을 신뢰하고, 피고용자의 39%만이 상사의 리더십을 신

뢰하며, 소비자들의 4분의 3은 기업들의 광고가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고 믿고 있다. 대기

업  소속 직원의 4분의 3은 자신들의 회사가 지난 1년 안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좋은 시민은 관심과 공감, 관용과 동정을 갖고 있는 소비자이자 시민들을 의미한다. 이들

은 정부와 기관들에게 남녀노소, 빈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일자리와 재산, 동료 시민들을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③본질적으로 좋은 시민은 분노나 불경기가 아니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보다 관대

한 열정적이며, 권능이 있는 개인들(passionate, empowered individuals)이다. 또 이를 

통해 관용은 신분 상징(status symbols)의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좋은 시민의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다음의 <표 2-5>로 뒷

받침될 수 있다. <표 2-5>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관용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관용이 꾸준히 증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관용

과 불관용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육이다. 미국의 경우 세 개의 연령 집단 모

두에서 더 교육받을수록 관용적이었다. 교육을 빼면, 보다 젊은 세대에서 관용이 뚜렷하게 증

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과 연령의 효과는 실질적이었다. 나이가 많고 덜 교육받은 집단은 

관용도가 7.9였지만 젊고 교육받은 집단은 11.9에 달하였다(Dalton 200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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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전적인 정치집단에 대한 관용

대상 집단 행동 1976 1988 1994 2004 변화

공산주의자

발언 허용

교육 허용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3

40

55

62

50

61

68

57

68

70

66

71

+17

+26

+16

무신론자

발언 허용

교육 허용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62

39

58

71

47

65

73

54

71

77

66

73

+15

+27

+15

동성애자

발언 허용

교육 허용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62

52

56

73

60

63

81

72

70

83

80

70

+19

+28

+14

군사주의자

발언 허용

교육 허용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53

35

55

58

39

59

64

47

65

67

54

69

+14

+19

+14

인종주의자

발언 허용

교육 허용

공공도서관에서의 출판물 허용

60

41

60

63

43

64

62

44

68

62

47

66

+2

+6

+6

평균 52 59 64 68

* 출처: General Social Survey(1976-2004); Dalton(2008), p.85에서 재인용.

혹자는 <표 2-5>은 미국에 한정된 것으로 좋은 시민의 핵심 가치로 관용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잉글하트와 웰젤(2007)의 국제비교 분석은 그러한 비판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 준다. 그들에 따르면 ‘효과적인 민주주의’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부를 비롯한 제도나 사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아니고, 퍼트남이 강조

하였던 자발적 결사체 활동도 아니다.2) 그것은 탈물질주의자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동성애

에 대한 관용’ 등 자기표현 가치 현상이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은 효과적인 민주주

의의 편차 중 무려 55%를 설명한다(잉글하트와 웰젤 2007, 449).

(3) 글로벌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좋은 시민의 마지막 요소는 글로벌 시민의식이다. 매킨토시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충성심

2) 효과적인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대립된 개념으로서 세계은행의 부패지수와 프리덤 하우스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로 측정된다. 이 부분은 잉글하트와 웰젤(2007)의 8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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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보호에 대한 기대가 거주 지역, 주(州), 혹은 국가와 같은 단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

한 소속감으로 확장되고, 충성심, 보호, 의무, 권리, 책임의 개념은 애정, 존경, 돌봄, 호기심,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맥킨토시 2009,

52). 나딩스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빈곤퇴치와 인권에 대한 돌봄과 관심, 생태적 사고와 지

구보존,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비폭력과 여성주의에 근거한 평화교육으로 정리하였다(나딩스 

2009, 30-41).

달톤(2008)은 ‘좋은 시민’의 자격 중 하나인 연대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총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자신보다 곤궁한 세계인에 대한 도움’에 대한 동의 여부를 측정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항목에 대한 두 그룹의 요인분석 값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시

민적 의무(citizen duty) 그룹은 -.12를 보인 반면 관여적 시민성 그룹(citizen duty)은 .77을 기

록했다.

<표 2-6> 두 그룹의 요인분석

질문
총사회조사

변수

Center for Democracy and 
Civil Society

시민적 
의무

관여적 
시민성

시민적 
의무

관여적 
시민성

선거투표 .65 .17 범죄신고 .84 .12

조세회피 근절 .65 0.01 준법 .77 .09

병역복무 .54 .07 병역복무 .64 .15

준법 .51 .10 배심원봉사 .63 .32

정부감시 .51 .40 선거투표 .56 .43

결사체 활동 .39 .54 의견형성 .29 .47

타인 존중 .28 .59 빈곤구제 .16 .65

상품 선택 .22 .59 정치에 적극적 .15 .80

세계빈곤 구제 -.12 .77 자원단체활동 .10 .84

국내빈곤 구제 .02 .77

Elgenvalue 1.95 2.37 2.56 2.37

Percent variance 19.5 23.7 28.5 25.8

* 출처: Dalton(2008), p.2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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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지구적 연대의식은 2차 대전 세대와 전후 붐 세대에서 가장 낮

고 미국의 신세대에 해당되는 X세대와 Y세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Dalton

2008, 27-30). 또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미국이 다른 18개 선진국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낮은 것이 세계의 빈곤 문제이며, 이는 많은 유럽국

가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다 강력한 전통이나 포괄적인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Dalton 2008, 143).

3) 좋은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왜 풀뿌리 수준에서의 정치사회 참여가 중요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사회적 참여기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 큰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어떤 유형의 결사체에 대한 참여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정치경제 영역에서는 협소하고 파편적인 집단이익과 조합주의적 관점을 넘어설 수 있

는 전국적 단위의 거대 결사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합

주의의 창안자인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의 사적 이익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

라는 개념이다. 사적 이익정부는 ‘결사체적이거나 이익에 기반한 집단행동이 공공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는 일련의 구조’이자 적절하게 설계된 제도에 따라 전체 이익에 공헌하도

록 만들어진 특수 이익을 갖는 사회집단으로서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

러한 사적 이익정부로서 적합한 결사체적 수준은 개별 집단의 협소한 이익집약을 넘어 공동체

에 대한 헌신과 사회전체의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결사체이다. 올슨(M.

Olson) 역시 사회 전체를 더욱 번영하게 하려는 거시적 유인과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있는 포괄

적 조직의 장점을 피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과 노조의 정상조직(peak association)은 

소규모 단체들과는 달리 거의 국가적 시각을 견제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노동당이나 사회당은 

더욱 포괄적인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체인 개별 노동조합보다 덜 편협한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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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소규모 지역 결사체를 강조하는 입장이

다. 이점과 관련하여 다시 토크빌은 처음으로 결사체의 규모에 따른 시민참여의 효과의 차이

를 예리하게 간파했던 인물이다. 토크빌은 프랑스에서처럼 중앙집중적인 거대 관료조직의 권

력구조나 대규모 정치제도들은 고립된 개인들을 압도하고, 원자화와 정치적 소외를 강화시키

는 경향이 있다고 경계하였다. 반면 지역의 공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잘 조직화된 매개 결사체들은 개인들을 광범위한 공적 이슈에 효과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공적 정신이 충만한 시민들로 변화시킨다고 극찬하고 있다. 퍼트남

(Robert D. Putnam)의 사회자본론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지표로써 결사체, 특히 지역 결사체 

활동의 생동력에 주목하고 있다. 퍼트남은 이탈리아의 효과적인 민주지배에 대한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지역별 거버넌스의 차이는 그 지역이 풍부한 자율적 사회조직의 체계를 갖추었느냐가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다양한 협력적 네트

워크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신뢰, 정치적 시민참여, 사회적 연대와 유대를 형성해 민주

주의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지역 결사체 회원의 감소를 

공적 영역의 감소와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감소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연유에서 전국

적 단체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역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자본을 생산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 바버(Barber) 역시 시민적 덕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면접촉(face-to-face) 결사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좋은 시민성(citizenship)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리는 물론이고 현대 미국에서조차 좋은 시민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실제 이를 

배양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작업은 소홀히 해 왔다. <표 2-7>는 좋은 시민의 자질과 육성

에 대한 연구(Dynneson 1992)인데, 핵심은 학생들이 참여를 좋은 시민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일반적

으로 공동체나 학내 문제에 대한 참여(b)는 좋은 시민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

았다. 정부에 대한 지식 역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반면에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d)과  

현명한 판단 능력(h)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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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좋은 시민의 자질에 대한 응답률

질문: 좋은 시민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순위 Arkansas California Minnesota Texas

a 현재 사건에 대한 지식 Ⅰ d h, g d, h c. h

b 공동체나 학내 문제에 대한 참여 Ⅱ h, c, e d e, a, g, c, i e, f, d, g, j

c 부여된 책임의 수용 Ⅲ a, b, j c, e j, f a, i

d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Ⅳ f, g, i f, j, a b b

e 도덕적ㆍ윤리적 행동 Ⅴ i

f 통치자 권위의 수용 Ⅵ b

g 비판능력(ability to question ideas)

h 현명한 판단 능력

I 정부에 대한 지식

j 애국심

또한 그러한 역할은 지방정부나 학교 교과서보다는 중앙정부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져 있다.

<표 2-8>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시민 교육이든 좋은 시민 교육이든 지방정부와 초중등 교과서

는 매우 낮은 순서만을 기록하였다.

<표 2-8> 좋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질문: 나의 시민성에 미친 경로 순위 Arkansas California Minnesota Texas

a 미국의 역사 Ⅰ a, c a, c c

b 세계사 Ⅱ b, d b, a, b, d

c 정부 Ⅲ e d, e e

d 주(state)의 역사

e 초등학교 사회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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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보면, 모든 곳에서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어 친구, 일반적으로 교사는 낮은 순서를 기록하였다. 타인의 복지가 높았지만 종교적인 지

도자가 낮은 데에는 이들이 타인의 복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윤리적, 도덕적 행

위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2-9> 좋은 시민성 형성에 미친 영향력

질문: 나의 시민성에 미친 영향력 순위 Arkansas California Minnesota Texas

a 부모님 Ⅰ a a a a

b 친구 Ⅱ b b b b, c, f

c 형제자매 Ⅲ c,h,f,g,k,i h,k,j h,c h,g,j,d,i

d 종교 지도자 Ⅳ i c,f,e j,k,f, k

e TV나 영화 Ⅴ l g d e,l

f 친인척 Ⅵ l e,g

g guardians Ⅶ i l

h 교사 Ⅷ d i

I 교장이나 다른 학교 직원

j 비교과 활동

K. 다른 학생

I 코치

결론적으로, 시민성 책무를 위해 청소년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성 교육은 학교 교과 내에서 우선적이지 않으며, 일관된 프로그램

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반면에 학생들은 학교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것들이 시민성과 별로 상관없다고 평가하였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자들은 시민성 교육의 중요

성을 입버릇처럼 떠들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매우 단편적이며 학교에서의 시민성 발전이 

개별 교사의 변덕과 기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연구에서 밝혀진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민은 “타인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



37

며, 처신에 있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제안을 할 수 있으

며, 환경적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에 기초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학생들이 정치사회적 참여와 같은 시민성의 정치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례 연구 또한 미국과 다를 바 없다. 모경환ㆍ이정우(2004)의 연구 결과, 첫째, 신념

과 원칙 부분을 제외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일차 집단에 대한 헌신, 도덕성 등 비정치적 차원

의 자질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정치적 차원은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둘째, 공동체의 차원에서 학생들은 국가나 지역차원보다는 일차 집단과 소규모 공동체 차

원에서 시민성을 규정하였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일차 집단에 대한 헌신을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자원 활동보다 중요시하는 데서 나타난다. 셋째,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시민 자질보

다 수동적이고 윤리적인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원 활동,

정치적 참여와 관여, 정치적 자각 < 타인에 대한 배려, 일차 집단에 대한 헌신, 도덕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비정치적 측면, 소규모 공동체, 개인적, 윤리적 차원의 시민적 자질

을 중시하였고, 비리와 부패의 심각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좋은 시민성을 정치적 관계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탓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율의 하락과 시민단체에의 참여가 

쇠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토론과 참여 마당으로서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중요성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는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전공이나 고등교육 여부가 정치사

회 참여에 미치는 분명한 효과를 확인했다. 전공과 관련된 선행 연구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미국에서 대학생 3200명을 대상으로 한 Ravitch & Joseph(2002)의 연구이다. 그들은 교육의 

질과 성취도 즉 전공과 학점(GPA), 수리 능력과 어휘 능력(SAT), 소속 대학의 순위와 공사립 

여부 등의 독립변수가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와 정치참여(political engagemen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매력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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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대학 강좌(curriculum)가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효과3)

강좌
(credits)

정치참여 
척도

대통령 
선거의 
투표

정치적 
설득

지역봉사활
동

어느 것이 더 중요?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

재정적 
성공이 중요

과학/공학 - 0 - 0 - 0

사회과학 ++ + ++ ++ + 0

인문학 0 0 0 0 0 -

경영학 - - - - - ++

교육학 0 - 0 0 + -

* 출처: Ravitch & Joseph(2002). p.44에서 재인용.

: ++는 매우 강함, +는 강함, 0(zero)은 무관함, -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함. 강조는 필자.

그 결과는 놀랍다. 가장 분명한 패턴은 정치행동과 인식에 미치는 사회과학과 경영학의 반

대 효과이다(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필자들은 최근 대학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영학의 증가가 정치참여와 투표율의 저하, 지역봉사활동의 침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하

고 있다. 과학과 공학은 반정치적이지는 않지만 경영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물리

학과 생물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시민적ㆍ정치적 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덜 갖게 하는 

경향을 낳는다(Ravitch & Joseph 2002, 45-46).

그렇다면 왜 이공계열은 사회과학에 비해 민주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효과가 낮게 나타날

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 2-11>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5가지 독립변수 중 

정치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SAT 어휘능력’뿐이다. 먼저, 교육의 질을 보자. 해마

다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미국의 4년제 대학의 순위를 8개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순위는 대선에서 투표를 조금 더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독립변수로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공립을 나왔는지 아니면 유명 사립을 나왔는지 역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제도적 질은 정치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표는 성별, 소득, 인종, 부모의 교육, GPA와 SAT 성적, 학교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효

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참여 척도는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정치적인 회합이나 집회의 참여/ 정

치 캠페인에 대한 기부/ 공공관리에 대한 서한 발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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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육 성취도와 능력은 어떨까? 필자들은 대학성적(GPA)은 정치사회적 참여에 아

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단언하고 있다(Ravitch & Joseph

2002, 38). 눈 여겨 볼 것은 어휘능력은 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수리능력은 그 반대효과(negative

impact)를 낳았으며, 심지어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정도였다는 점이다. 강력한 어

휘 구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관심을 둘 것이며, 약한 사람들은 이러

한 삶의 영역을 회피할 것이다. 반대로 강력한 수학적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적, 정

치적 영역에의 참여를 덜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놀랄만한 발견이 갖는 함의는 

심오한 것이다. 먼저, 참여를 결정짓는 것은 태도(aptitude)이지 지적 능력(intelligence) 그 자

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다 중요한 발견, 즉 왜 수리능력이 높은 사람의 정치참여가 저조할까

라는 질문의 답은 정치란 언어 즉 설득과 말하기, 글 쓰는 의사소통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표 2-11>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지표

정치참여 
척도

대통령 
선거의 투표

정치적 설득 지역봉사활동

어느 것이 더 중요?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

재정적 
성공이 
중요

능력과
성취도

GPA 0 0 0 0 0 -

SAT 
어휘능력

++ ++ ++ + 0 -

SAT 
수리능력

- 0 - 0 - 0

교육의
질

학교 순위 0 + 0 0 + 0

사학 0 0 0 0 + 0

* 출처: Ravitch & Joseph(2002). p.37과 39를 변형하여 작성함.

오늘 대학가에서는 “취업률로 지방대 버리고, 경쟁률로 인문대 죽이는” 퇴행적 대학정책이 

지속되고 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025). 비인기학과인 인문

사회계열의 폐과와 통합,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의 신설 및 증원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대학의 생태계가 이렇게 계속 파괴된다면, 참여의 퇴조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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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정리하자면,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교육은 제도 교육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좋은 시민의 핵심 요소인 정치참여와 시민참여의 중요

성과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이든 어른이든 충분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지역주민에게 참여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자라라는 학생들에게

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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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개념과 사례분석

1. 민주주의 패스포트 개념과 활용 가능성

 

1) 민주주의 패스포트 개념

민주주의 패스포트(democracy passport)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다. 먼저 패스포트라는 용

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그 어원은 “항구(port)를 통과한다(pass)”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유럽에서 국경을 이동할 때는 주로 항구를 통해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항구를 통과한다

는 것은 곧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패스포트가 현대적 의미에서 여권, 즉 “다

른 국가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증명서류”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민주주의 패스포트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로의 접근과 이동을 가능

하게 해 주는 증명서” (a passport to democracy)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지식, 태도, 그리고 덕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길라잡이, guide)이자, 더 나아가 그러한 지식, 태도, 덕성을 

갖추었음을 보장해 주는 증명서(certificate)”의 의미까지도 담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민주주의 내비게이터(navigator)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민주주

의로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서(길라잡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내비게이

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두 개념을 비교한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패스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

고 민주주의 여권이라는 말 대신에 원어인 패스포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2)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활용 가능성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민주시민교육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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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둘째, 민주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주

고, 더 나아가 셋째, 적극적이고 좋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덕성을 함양하는 데 민주주

의 패스포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에서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민주시민 교육의 도구로서 제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소극적인 정치참여 방법인 투표 참여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정

치참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과거 근대 사회와는 달리, 현대의 탈근대(탈물질주의) 사회

에서의 좋은 시민이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②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일방적인 하향식 교육보다는 쌍방향적인 소통을 중시해야 한다. 모

든 교육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서는 계몽주의적인 접근법을 피해야 한

다. 그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통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웹사

이트 등 온라인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③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커다란 이슈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생활 이슈를 강조한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사회참여와 밀

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민주주의 패스포트는 국가적 차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보다는 기초단체가 더 바람

직할 것임)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활 이슈에 기반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는 소규모의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민주

주의의 유형과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는 소규모 단위에서 풀뿌

리 민주주의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⑤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주요 대상은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일반 시민

들로 폭을 넓혀나간다. 또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에도 활용되면 좋을 것이다. 물론 그 대상에 따라, 패스포트에 담을 내용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대상별로 차별화된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작성하고, 또한 이에 대한 참고자료

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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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례수집 및 분석

1) 스웨덴: 팔룬시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이라는 스웨덴 팔룬(Falun) 시(市)의 유명 정치인이 창시

한 것으로 공식 이름은 민주주의 패스포트이다. 카우프만은 스웨덴 녹색당원으로, IRI

(Initiative & Referendum Institute Europe, 유럽 시민발의 국민투표 연구소)의 공동설립자이

자 대표인데,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Direct Democracy in Europe), “The European

Constitution - Bringing in the People” (유럽 헌법 – 사람들 끌어들이기) 등의 저서가 있다.

팔룬 시는 스웨덴 달라나(Darlana) 주에 있는 인구 3만 7000명이 넘는 소도시로, 스톡홀름에

서는 기차로 두 시간 걸리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보다는 기초단위의 자치단체

로 볼 수 있다.

<그림 3-1> 스웨덴 팔룬시 민주주의 패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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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룬 시가 만든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팔룬 시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

라). 우선 첫째, 그 모양과 형식상에서 여권 모양으로 만들어진 팜플렛으로 휴대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 자세한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둘째, 그 내용 면에서는 단순한 투표 참여 외에도 주민 발의 등 다양한 참여의 방식을 강조

하고 있다. 이는 이를 창시한 카우프만이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주창자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 패스포트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 혹은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팔룬 시 차원에서의 참여 방안, 다음으로 달라나 주 

차원에서의 참여, 다음으로 스웨덴 차원, 마지막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의 참여까지 다루고 있

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한국의 민주주의 패스포트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팔룬 시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가장 큰 약점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칠 뿐 내용의 깊

이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양방향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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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영향력) 지역구분 구성내용

① 여권 소지인 정보 

② 투표자격 범위(Falun, Dalarna, 스웨덴, EU, 세계 등)

③ 출마 및 투표일, 유권자 주장을 알리기 위한 행동

④ 팔룬(민주아레나로서)시 자치 정보 및 행동안내

   (자치제도 및 정책, 예산, 지방의회 정당분포 등)

⑤ 달라나 주의 예산, 정당,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 정보

⑥ 스웨덴 통치제도, 국가예산, 의회현황, 정치참여 정보

⑦ 유럽연합 정책방향, 예산, 의회현황, 정치참여 정보

⑧ 세계 주요정책 및 예산지출, 참여정보 

⑨ 적극적 시민권 주장과 참여하는 민주주의(설명) 

⑩ 민주주의 참여정신과 영향력 발휘

   (시민상담 및 의견추천서, 시민제안, 시민발의서 등)

⑪ 팔룬시 민주주의 지방자치당국의 여러 활동 

<그림 3-2> 스웨덴 팔룬시 민주주의 패스포트: 정치활동 범위(지역구분)와 구성내용

이러한 요약적 성격의 패스포트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만약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한다면 양방향성과 함께 링크를 통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제작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호주: 빅토리아주

호주 빅토리아 주의 빅토리아 선거관리위원회(Victorian Election Commission)에서 교육 프

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이름은 민주주의로의 패스포트(Passport to

Democracy)이다(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passport.vec.vic.gov.au/ 그리고 이 사

이트는 빅토리아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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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빅토리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빅토리아 주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이트는 크게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결정(Decide)이다. 이 주제 하에서는 빅토리아 주 차원, 호주 국가 차원, 혹

은 전세계 차원에서 관심 있는 하나의 이슈를 선택하고 이 문제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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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결정(Decide)

두 번째 주제는 연구(Research)이다. 위에서 선택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보

다 깊이 있는 정보와 지식을 구하는 작업이다. 먼저 서적, 인터넷, 대중 매체 등 정보의 원천들

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한 정보가 담고 있을 수 있는 편견을 발견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다

음으로는 해당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찾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책임

자, 공무원, 활동가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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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연구(Research)

세 번째 주제는 행동(Activate)이다. 연구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나면, 실제 정치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행동에 앞서 먼저 행동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공적 이벤트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

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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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활동(Activate)

네 번째 주제는 투표(Vote)이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참여인 선거와 투표에 대해

서 살펴보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선거 연설도 작성해 보고, 가상의 후보 프로필도 만들어 보고,

선거 운동도 가상으로 해 본다.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투표를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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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Vote)

이 사이트의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선생님(Teachers)이다. 여기서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

는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평가 양식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교과과정과

도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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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빅토리아주 선거관리위원회: 교사(Teachers)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 주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정보와 투표를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거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순히 인쇄 버전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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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의 활용은 사이트 링크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버전 활용은 빅토리아 주 사례가 팔룬 시 

사례에 비해 가지는 큰 장점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패스포트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버전 모

두를 병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 사이트는 학생들(초등생에서 중등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교사들에게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양자 간에 쌍방향(interactivity)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학생들은 직접 각

종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 (예약, 평가 등)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쌍방향적인 성격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패스포트 제작 시에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위 사이트는 호주의 공식 교과과정과 긴밀한 연계 하에 만들어져 있다. 한국에서 학생

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제작하여 활용할 경우에도 공식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반

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한국: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는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으로, 이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하여 선거 

홍보용(교육)으로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성으로 끝났고 말았다.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라), 먼저 선거 전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제와 대표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

법, 투표장, 개표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지

방선거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유세, 선거 광고 등 학생이 실제 선거에 나갔

을 경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무관심 

타파와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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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 표지 및 사용법

한국 사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 수행평가 과제용 활동 자료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신문협회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하도록 되

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선거 관련 내용 (선거 절차 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호주 빅토리아 주 사례의 경우 비록 공공기관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민주주의의 기

본 원리에 대한 학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거 정보 외에 더 많고 풍부한 내용

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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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 패스포트 활용방안

1.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진단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의 정체성과 맞물려 형성되거나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표준

적 정의로 개념화 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많은 부분을 사회

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흔히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사회구성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념, 가치와 태도 및 사회적 행동양식을 습득시키

는 즉 사회화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Almond & Powell 1978, 79). 정치사회화는 사회화의 

하위 과정(분과)으로 전체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의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사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관련된 정치사회화의 기제 및 행위로 연결되어 

정치제체의 안정성, 효율성 및 통합성에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내의 정치적 변동에 따라 혹은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마토렐라(Martorella 1991)는 민주시민교육을 이해와 실천의 합일하여 정의

하는 바, 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 가치에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정치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책임을 인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실레(Schiele)는 민주시민교육을 의식적 출발점에서 정의하여 개개인의 다양성

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설과 성숙된 시민의식의 고양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이를 위하여 정확한 정치체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형성 및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황병덕 1997, 272).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 국가의 통치구조 등 헌법

에서 규정된 기본원칙을 존중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시민교육은 무엇보다 시민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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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 함양과 사회질서 및 준법정신의 고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해된다(정창화 2005, 61).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질

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는 민주적 문화를 창출하여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치체제의 효

율성을 증진시켜 일반적 사회신뢰 및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등 일정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친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교육자체가 가지는 목표로 정당화된다. 즉 민주

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며 이를 위한 체제의 통합성과 일체성을 높이는 

가치적인 측면과 다원성을 수용하는 개인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서 실질적 민주화를 통한 

사회의 진전에 있다(신두철 2010, 143).

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 충남

(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민주주의 심화에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충남형 지방자치 아카데미, 마을자치위원회 강화프로그램의 경우도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전사적 부분도 이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분권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충남도민정상회의’는 직접민

주주의를 통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보건/복지문제를 숙의민주

주의(집단지성)를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복지분야의 경우 대상의 증가와 세수감소라는 

이중고의 상태에서 주민참여에 기초한 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를 선제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방안으로 사료된다. 주요한 구성팀에서도 참여자 조직팀의 경우 일반도민, 복지서비스수

혜자, 시설종사자 등 해당영역의 3주체 즉 공급, 수요, 매개 등을 고려한 전면적 의견수렴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도민정상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의 부각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권리행사의 범위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체험 

혹은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된다.

두 번째는 도민리포트의 운영이다. 리포트의 역할은 도민 참여 및 소통형 충남넷 홈페이지

에서 자발적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특산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및 홍보하는 등

의 것을 통해 민간주도형 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매체의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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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화에 따라 변동의 확률이 큰 지역 구성원의 안정적 정보제공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적 

거점 역할을 자처함으로서 민-민 협력의 촉진을 독려하는 등 다양성의 존중 및 인정을 위한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는 2015년 도정평가단의 운영이다. 도정평가단은 185명으로 이루어지며, 6개 분과

(일반행정, 경제통상, 농수산, 복지보건, 환경논지, 건설해양소방)로 워크숍 및 토론회 4회, 현

장평가 4회 등으로 진행된다. 본 평가단은 근거로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두고 있으며,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 정책건의, 집행과정 및 결과 등 추진과

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도민평가단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주요시책 등의 정책

제언을 받고, 도민 현장에서 창의성, 다양성 등의 경험을 촉진시킨다.

네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이다. 이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 이

해당사자인 도민 의견수렴 등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림 4-1>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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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이력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분

석한 정창화(2005)의 논고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은 4기로 구분하여 시기적 특성, 주요특

징, 핵심추진 조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4-1> 민주시민교육의 전개과정

역사
제1기

(1945-1960)
제2기

(1960-1980)
제3기

(1990~2002)
제4기

(2003~현재)

시기적 특징 태동기 갈등기 제도화 추진기 제도적 착근기(??)

주요특징

- 민주정치체제 
정착를 위한 교육
- 미국식 민주주
의에 한국적 민족
주의 교육이념 접
목
- 국민윤리교육

- 국가주의적 정
치교육 강화
- 국민교육(안) 대 
시민교육(안)
- 국민교육헌장

- 민주시민교육지
원법 국회제출
-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화(정부주도
에서 시민주도)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착근 모색
- 범사회 및 정부
단체간 합의도출 
모색

핵심추진조직 재야중심세력 시민단체
시민단체연합
선거연수원

※ 출처: 정창화 2005, 62.

일련의 사회구성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한국에서의 정치변동과 정권의 역사적 특

수성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상기의 표에서 주목해 볼 것은 마지막 시

기에서의 특징일 것이다. 제4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은 

입법화하기 위해 2015년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다 내부적으로 장기발전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기로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의 협약이나 기타 연구용역 및 각종 심

포지엄을 통해 공식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충남도에서도 제도적 형태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4월 9일 민주시민정치교육 업무협

약을 맺고 당해 연도 5월부터 12월까지 충남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31개 과정 1,27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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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으로 충남도, 시위원회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내 지역대학과 특화과정을 개설하거나 선거홍보 및 기획적 마인드의 강화를 위

한 공모전, 아카데미에 많은 협약을 추진하였다(아산시위원회와 순천향대학교, 천안시 서북구 

위원장과 충청남도 천안시교육지원청, 천안시 동남구위원장과 백석대학교 총장, 도위원회 사

무처장과 호서대학교 인문대학장 등: 충청남도 내부 제공자료, 2015).

다만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해당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업무는 해당 위원회 홍보

과에 담당하는 경우 많고, 실무차원의 행동규범이 강한 측면을 있다. 한편으로 충남도를 비롯

하여 시군의 경우 위원회와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만, 공무원연수원 혹은 실무자간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다. 학술단체 혹은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협력보다는 학교(대학 포함)에서 선거 및 민주시민교

육으로 특강 및 학술회의 요청이 있을 때 주로 협력(시혜적)을 하고 있다.

(3) 충청남도 교육청과 평생교육원

민주시민의 교육의 내용에서는 버츠(Butts)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에 관련한 통합성을 

형성하는 가치와 개인주의, 다원성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엥글과 오초아는 

정치체제 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인간존엄성, 개인의 권리,

시민권리 및 의무의식, 사회변화와 개량 등)의 포함을 강조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외부의 정보

와 지식을 의미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인 시민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다차원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홍윤기(2009)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알아

야 할 기본적인 지식(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공동체의 정부형태, 헌법의 의미와 기본적 원리 

및 국제관계, 세계시민), 시민적 가치와 태도(인간존엄성의 이해, 시민으로서의 정치 및 경제적 

역할 및 책임성, 타인에 대한 배려로 민주사회에 기여하려는 태도 등), 시민적 기술 및 참여범

주(대화와 토론기술, 비판적 사고능력, 감시활동 등의 참여기능, 타협과 조정능력의 신장)를 

포함한다(조찬래 2012).

충청남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책사업 발굴 및 진행을 위한 구체

적인 보고서는 도출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해당 학교장의 역량과 자율적 권한이 커진 측면

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충남도 교육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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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의 사업도 집합되어 분석되거나 수집되는 것은 공식적인 활동일 경우에만 발표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의 경우 현재 집중하는 분야는 학생자치에서의 민주주의 원칙 습득 

및 실습, 자율적 학생회 운영, 선거 관련 홍보교육(선관위 협력), 공공기관의 견학 및 특강 등

(운영은 개별 학교 주체로)으로 진행된다.

한편으로 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교육청은 2015년 1월 49명의 교사에게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철학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교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시민교육 

지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재 사용에서도 인권·노동 등 

사회적 쟁점 다뤄.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다. 2013년에 발간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에

는 “직장인에게 파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33조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교재는 ‘청소년은 성장하는 시민입

니다’, ‘시민은 선거로 말합니다’, ‘평등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등 12개의 주제로 

구성돼 학생들이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토론·실천하도록 꾸며졌다. 초등학교 3~4학년

(120쪽), 5~6학년(127쪽), 중학교(248쪽), 고교(180쪽) 등 4종으로 이뤄졌다. 특히 고교용은 인권

과 시민, 다양성과 차이,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

제, 언론과 미디어 등 8개 단원으로 나뉘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공기업 민영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범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언론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의 운용원칙은 시민참여교육(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

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목표로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

램은 우선 시민책무성 프로그램으로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시민리더 역량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

하고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인 참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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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한다. 아울려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다

양한 학과활동 및 학생 대상의 장학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 시민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활용방안

1) 민주주의 패스포트 정책사업 의미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활용방안 탐색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아마도, 그 해당 단위정책사업

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의미로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충남도의 민주시

민교육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국면 혹은 시민적 덕성을 창출하는 데 전환점을 제시

하는 계기로 작용한 개연성이 크다. 즉, 충남도의 경우 시민민주교육을 담당하거나 실천하는 

행위주체들 연계협력을 위한 촉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충남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

시민교육은 공직선거법(활용) 및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적영역에서의 정책실행 및 과정

에서 합법성을 중심으로 전문 관리자 역할을 중시한다. 즉 정책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

해서는 뛰어난 관리자 육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동이 계몽적이며 

의식적인 것으로 사유되며, 참여의 부분이 약함을 말한다.

둘째, 충남도 시민단체의 기관별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성 혹은 시민성의 대표성이 그 자체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기에 교육(의식적 개선)된다기 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체험

을 중시하는 등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띤다. 이러한 정책수행성은 한편으로 조직 및 

단체의 규범성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에 한계를 노정시키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민주시민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정책추진에서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실질적 민주성의 성숙은 제한된 측면이 있다.

셋째, 도와 시․군차원의 행정적 접근 혹은 협조차원을 넘어서면, 지역공동체의 공유된 생

활양식의 차이로 갈등이 나타난다. 도차원의 정책역량 및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한 정치적 목적 성취가 수단의 제한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민주시

민으로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 혹은 전체로써의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성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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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시민들의 관용에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즉 행정권역과 생활권 등 사회

활동의 측면과 정치적 시민권 사이의 대화는 다름을 확인하는 지대가 필요하다.

상기의 내용을 전제로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도차원의 제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

여 작성해야 한다. 행정적인 차원은 물론 정치적인 민주성을 공유하고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

는 담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역도민의 시민성을 향상

시켜 도의 변화를 이끌고 지역이 봉착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

휘할 것이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결국 지역의 문제를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 풀어가기 위한 

제도적 변화 노력임과 동시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참여의식의 촉매가 된다.

2) 정책사업 고려요인과 운용(협업)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요인으로 아래의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 활용을 위한 지역적 범위이다. 팔룬시의 경우 소인구

의 도시, 지역적 정보의 활발한 생산과 다양한 단체간의 접면이 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지역기반과 기존 정치환경(유럽연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일정 쌍방향이라기보다는 민주위원회(정책정보와 일반시민과의 매개적 

역할)를 통해 지속적인 정치정보를 창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우리나라보

다는 광의하지만)은 해당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자로서 가시화되고 직접민주주

의를 위한 보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적 실천의 제도적 수행으로써 연계 기제가 작

동하고 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일적 부분이라기보다 행동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이다. 이러한 유지는 정보의 유통면에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의 틀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을 시민들이 유지하는 데에는 일정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충남도에서 민주주의 패스포트 제작을 위한 한다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에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첫째,

충남도 수준에서 해당 정책사업을 수행(전면적 배포 및 실천)할 경우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지

역기반 포럼 혹은 위원회를 지정 혹은 구성하여 실시 및 홍보 방안을 강구케 하는 방법(하향

식)이다. 둘째, 점진적 방법으로써 15개 시․군 중 공모 혹은 시범지역을 의회와 협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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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 충남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상향식)이다. 셋째,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의회내

에 공론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정책기획의 주체적 유형은 공히 

구조적 측면으로 위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첫째와 둘째의 방안은 지방정부(집행부)에서 협

력지대를 만들고 시민을 참여시키는 행정적 접근이라면, 셋째의 방안은 의회형으로서 지방정

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방식은 민주주의 패스포트 구성내용의 합의 및 기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보장과 피드백의 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민주주의 질적 고양을 위한 정책사업의 구상과 실천에 대한 심화된 고려

가 필요하다. 본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직접민주주의 가장 큰 의미는 공적영역에서 자신이 지

켜야 할 제도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패스포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의 효과를 지녀야 한다. 즉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욱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지역공동체 혹은 생활공동체에서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당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의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인수준에서의 정치정보 전달 및 이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등의 학교 현

장에서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공동체 운영과정에서의 갈등 조정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예

를 들면 교육분야에서 특정 정책의 효과적인 성과는 교사 - 학생 - 학부모 등 3개 행위자 차원

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되듯이, 민주주의 패스포트에 대한 구상과 

수행은 관계관 - 도민 -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논의를 통해 구성과 홍보방안, 그리고 충남도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의 고려차원은 범위적 개념으로 정책내와 

외를 구분하고 이의 접점을 마련하는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내부 집단에서

의 민주주의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심화된 사유와 정책실행적 측면에서의 지역과의 접점에서

는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과 해결과정에서의 시민성 신장이 동시에 고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생각해보

아야 한다. 정책은 기획(계획), 행동, 점검, 개선 등의 순환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수행된다. 이

러한 전제를 가지고 정책추진을 고민한다면, 우선 기초자치단체와의 공식적 협력정도의 평가

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와의 참여 및 협력의 기준설정 및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은 성과 및 성공을 위해 실행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실패의 경우와 정책보정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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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책임과 그 범위이다. 즉 민주주의 패스포

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를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험과 점검이 필요하

다. 이러한 계획은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책활동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

인 관심과 보정의 귀속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앞서 말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기관과의 협조 강화(충남교육청, 충남선거관리위

원회, 하나원(북한이탈주민 등), 충남지역 시민단체(연대회의/다문화센터 등), 지역대학 및 협

력 단체 등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신뢰성, 그리고 참여를 위한 절차적 

준칙이 내부에 공고화 되어야 한다. 혹은 충남도민정상회의에서의 안건 상정 및 다양한 행정

프로그램과 맞물려 병행되는 것도 충남도로서는 생각해볼만 하다. 셋째, 개선책을 도출 및 피

드백을 사업에 반영하여 전면적 정책수행을 위한 행정기반을 점검(체크리스트)해야 한다. 여

기에서는 조직적 측면에서 민주시민위원회 및 독립적인 자문그룹을 설치와 운영, 지역대표를 

단위로 삼는 민주주의 패스포트 실천 및 구성그룹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가장 허

약하게 지적되는 교육 및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작업반도 구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패스포트의 사업은 구조, 행동, 환경 등의 구분으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역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고양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다소 역설적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패스포트가 하나의 사업이라면, 이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과정도 또 다른 지

역의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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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자치와 참여의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 탐색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와 정치영역에서 지역현안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상충 등으

로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

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간략하게 말하면,

민주주의 질적 심화를 목적으로 좋은 시민의 육성과 관계된 제도적 확립과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도 구축 정책사업의 의미를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의 도내 착근

을 위한 제언, 민주주의 패스포트 구성과 거버넌스 구축의 경로 등도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 유형과 좋은 민주주의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 좋은 시민에 관련한 

현대적 해석 지평을 탐색하는 동시에, 충남도에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여 노력하는 단체들과

의 워크숍 및 작은 소모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지

니는 민주성의 결핍을 확인하였으며, 대의민주주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가들의 프로젝

트, 즉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

(숙의)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의 의미도 되새겨보았다. 결국 한국에서 좋은 민주주의란 참여

민주주의의 함양 및 합의제 민주주의(선거개혁 등) 성격강화로 심의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전국단위가 아니라 경험

적으로 실증되었듯이 작은 지방단위에서 효과적이고 지방정부가 중심 행위자가 될 것이다.

현대 탈물질사회에서 시민은 자기표현의 가치를 증진, 자율성을 신장, 사회적 자유화에 초

점을 두고 행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행동주의가 강조되며, 삶의 질적 가치가 생애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정부는 풀뿌리 수준에서의 정치사회적 참여의 중심적 고

리로 이해되는 바, 공적 시민과 사회적 연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 아울러 교육장에

서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관한 학습이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도 관찰되는 바, 지역공동체의 민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단일 사례로 검토된 스웨덴 팔룬시, 호주 빅토리아주, 한국의 신문협회에서 발간

하는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민주시민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좋은 시민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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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기제들이다. 다만 이의 활용은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 등이 적

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좋은 시민이 갖추

어야 할 태도와 덕성 함양에 충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해당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에서 도 조례 등의 법적 정비, 자원(주체기관, 인력, 시민사회와의 

협력), 동기(지역이해 및 수요자의 유인), 이익(정책적, 참여적), 정보(객관성, 창출조건) 등의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이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을 중심으로 자치와 참여의 

로컬거버넌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지만, 연구의 한계를 지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연구방법에서의 정책실험과 다양한 사례의 직접관찰이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아쉬움은 향후 도내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기관들의 공동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정책제언으로 기술하고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첫

째, 민관거버넌스 확립 및 촉진 차원으로 민주주의 패스포트 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즉 민주

주의 패스포트가 단순한 안내서(길라잡이)가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동기 제공을 통해 증명

서의 역할도 부여될 만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청(교과과정 연계), 선관위(정치정보

의 선별과 제공) 등 공식적 채널들과의 접촉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촉진책들이 기관들 내부

에서 논의될 수 있을 정도로 부각되어야 한다. 덧붙여서 참여행위자들의 활동을 축적시키고 

정보를 환류 시키기 위한 웹사이트와 같은 도구도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 패스포트 구성과 

내용에서 합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즉 지역정보의 게재와 선택에 대한 기준, 참고자료에 대한 

제공 주체와 홍보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의된 기준을 전제로 대상의 다양성(학생,

성인, 다문화 등) 차별화된 패스포트의 작성 필요성과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정책사업이 그러하듯이, 본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업단위의 성격을 갖

는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으로 사회과

학과 인문학적 소양, 지역적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패스포트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정책이 도내 산적한 다양한 갈등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발

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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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충청남도 민주주의 패스포트(案)

충청남도 민주주의 패스포트

- 좋은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길라잡이 -

충청남도 민주주의 길라잡이 센터

연락처: 000-000-0000

민주주의 패스포트

Democracy Passport

좋은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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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패스포트

충청남도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정치적인 선

택과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안내서입니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

한 시민참여 제도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네비게이터의 내용에 대해 시민과 사회단체, 지

방자치단체와 정부 모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사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민주주의 패스포트는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와 <○○○연구회>, 

<○○시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보문의 및 연락처: ○○○ / 000-000-000〕

□ 민주주의 패스포트 소지인 정보 □

사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 좋은 시민(Good Citizen)이란?

※ 형식적 제시보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체득한 내용을 기술

※ 행동강령과 같이 구체적인 지향점 제시

※ 지역공동체에서 행동할 자세 등 포함

□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기초, 광역, 행정부, 국회) 

※ 공적영역의 의미와 참여, 선택, 결정의 의미 강조

※ 시민행동을 통한 정치적 변화라는 적극적 자세 유지

※ 수록되거나 언급되는 영역은 정책추진 참여자간의 자율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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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Ⅰ. 민주주의 길라잡이: 기초자치단체

○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 : 천안시~태안군 (15개 시․군)

천안시의 상징

천안시 발전사와 발전방향(비전)

전체인구

공무원 수

시 예산

○ 예산 지도

【검토사항】

※ 공개 가능한 예산정보의 항목 등에 관련한 충남도와 지자체 협의 필요

※ 전국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구분과 표준적 성격

※ 년간 세입/세출 정도 (공개가능 여부 표준제시)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세부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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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지도

★ 주민참여예산제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학교운영위원회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주민자치위원회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시도별 대표 정책

【검토사항】

※ 자치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민주주의 제도 소개

○ 시민이 주인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지도

★ 주민소환제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주민투표제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주민발의제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주민소송제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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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도

기초단체장

시의회

국회의원

교육감

Quiz) 알아두면 좋은 정치제도의 선별과 기재 (정보제공) 

- 국내거주 외국인과 외국거주 한국인은 참정권이 있을까요? 없

을까요?

★ 다음 지방 선거 예정일과 바뀌는 선거제도

○ 풀뿌리 시민단체 지도

【검토사항】 

※ 작성의 기준 / 범위의 설정

① 회원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지방 시민단체 명단 제공

② 법정보훈단체 및 임의 단체 제외

③ 비영리 공익단체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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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전국 광역 단체 평균

Ⅱ. 민주주의 길라잡이: 충청남도

○ 풀뿌리 민주주의 지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상징 사진

충남에 대한 발전사와 청사진

인구

공무원 수

도 예산

○ 예산 지도

【검토사항】

※ 충청남도의 상징, 발전사, 청사진의 중요정보 논의

※ 인구(변동비), 공무원, 예산 등의 공개여부 (홈페이지 연동)

※ 예산지도는 충청남도의 지방정부 활동을 전국단위로 비교하여 제시

※ 충남도 추진 정책에 대한 공유와 행정공개 기준 설정(내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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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참여 지도

★ 도민참여예산제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도민정상회의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도민리포터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도정평가단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정책서포터즈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검토사항】

※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홍보 (참여유도)

※ 단위별 정책추진을 여권에 게재할 경우 정책효과 및 비용검토

※ 개별 정책의 게재 시 시기의 유동성을 감안한 탄력 공개 여부

※ 도민참여지도에서 평가적 지표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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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도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국회의원

교육감

★ 다음 지방 선거 및 총선 예정일과 바뀌는 선거제도

【검토사항】

※ 지방정부에 관련된 정치적 제도를 통해 지방정치 정보 제공

※ 정치제도를 설명하여 관심을 넓히고 참여 신장

※ 지방의회를 통한 문제해결과 참여경로 등의 고려(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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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ECD 국가 평균

Ⅲ. 민주주의 길라잡이: 대한민국

○ 민주주의 지도

대한민국 상징 사진

대한민국 발전사와 청사진

인구

공무원 수

예산

○ 예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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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지도

★ 국민참여재판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입법청원제도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국가인권위원회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① 제도의 원리와 취지에 대한 설명

② 자격 요건 및 참여 방법

③ 현황 및 사례

④ 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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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도

대통령

국 회

★ 다음 총선 및 대통령 선거 예정일과 바뀌는 선거제도

Quiz) 광화문에서의 촛불집회 참여자는 좋은 시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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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주주의 길라잡이: 세계시민

○ 유엔인권위원회(선택의정서)

- 개인(시민)의 국가고발제도

○ 국제노동기구(ILO)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Urgent Appeal)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  http://www.amnesty.org의 서명

【검토사항】

※ 지구적인 이슈로 보편적인 인권, 자유, 평등, 평화에 관련한 정보

※ 공식적인 제도로써 노동, 빈곤, 연대, 협치에 관한 제도 소개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국제단체에 참여방법 등의 게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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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스웨덴 팔룬시 민주주의 패스포트(Demokratip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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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한국신문협회: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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